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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punitive damages for media reports has in recent years become a media policy agenda 

that extends beyond the scope of legal debate. Prominent policy actors such a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dministrative agencies, media companies, and civic groups participated in the 

policy debate and expressed their policy beliefs. The core policy values, such as relief from media 

damage and freedom of expression, collide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media 

policy debate over punitive damages for media reports in the early 2020s. Discourse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structure of the policy debate and its evolution over time. This study 

collected remarks on punitive damages for media reports and conducted content analysis to form 

two-mode network data that connect policy actors and beliefs. Next, the policy debate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and network analysis techniques were employed to the discourse networks from 

each period to examine advocacy coalition, central actors and belief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arization of the discourse network was remarkable. Although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coalitions changed, the conflict between the coalitions continued. Rather than converging to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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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they maintained an out-of-equilibrium state. Second, policy actors expressed their policy beliefs 

in a variety of ways. Lawmakers belonging to the ruling party and administrative agencies promoted 

punishment compensation policies, while opposition lawmakers, media industries, and experts tended 

to oppose these policies. Third, convergence of opinion occurred in a local manner. Discussions and 

seminars were consistently held, in which policy actors with differing opinions participated. As a 

result, media organizations, which consistently express opposing beliefs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phases, expressed their conditional acceptance of punitive damages in the third phase. The 

ruling party accepted the conditions and proposed a revision of the bill. However, after then, the 

ruling party had attempted to forcefully push the bill without sufficient deliberation, facing much 

opposition and criticism. Through research on the topography of the policy debate,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attempt to reform the media without gaining sufficient consensus only resulted in 

backlash from stakeholders and could not draw out any meaningful agreements. This implies that in 

order to solve the media problem, journalistic norms and practices must be elaborated in order to 

articulate what it means to regulate ‘fake news’. The discourse network analysis was suitable for 

grasping the dynamics of the policy debate over awarding punitive damages for media reports. To 

examine media policy debate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framework to other policy issues as well.

Keywords: punitive damages, media policy, advocacy coalition, social network analysis, two-mod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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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이 연구는 202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둘러싸고 빚어

진 미디어 정책 논쟁(policy debate)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한 징벌

배상 도입 시도는 현 정부 시기에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미디어 정책 사안 중 하나이

다. 한국 사회의 주요 미디어 정책 행위자(policy actors) 간 일어나는 협력과 갈등의 지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보다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 제도는 성문법

이 아닌 판례에 의존하는 영미권 법체계에서 발전하였다. 언론 분야에서 징벌배상의 도입을 찬성

하는 측에서는 주로 해당 제도를 언론 피해의 구제 및 예방 수단으로서 소개해 왔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언론사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 혹은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예방책

의 하나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제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봉쇄 

소송의 우려, 이중처벌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반발에 부딪혔고 법 제·개정과 같은 구체적인 정

책 산출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을 둘러싼 정책 논쟁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

임이 본격화되고 이에 야권 및 언론 등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여러 갈래의 정치적 움직임

이 격화되었다. 이 시기에 다수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무부도 징벌배상 제도를 일반 상법에 전면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 여야정당, 국회의원, 언론사, 언론단체, 시민단체, 전

문가 등 정책 행위자들은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언론 기고, 인터뷰 등 공적인 정책 논쟁의 장

에서 전방위적으로 찬반 의견을 다투고 정책 신념(policy beliefs)을 표출하였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도입을 둘러싸고 빚어진 이 같은 정책 논쟁의 전체상을 통상적인 

질적 서술 방법을 넘어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담론네트워크 분석

(discourse network analysis, Leifeld, 2014, 2017; Leifeld & Haunss, 2012)을 활용하

고자 한다. 뒤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담론네트워크 분석은 정책 담론에 대한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토대로 정책 논쟁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표출한 정책 신념의 네트워크 연

결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논쟁 과정을 주도하는 행위자, 이들이 형성

하는 연합체, 주요 신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논쟁의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담론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20년 이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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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 논쟁의 지형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이 논쟁이 내포한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문헌 검토

1)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배상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액

을 내게 하는 제도로, 피해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전보배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전보배상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에 집중한다면, 징벌배상은 피해

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넘어서서, 잘못된 행동이 제삼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징벌배상은 고액의 배상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Behr, 2003). 국내법상 징벌배상은 2010년대 초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받아들여

지면서 도입 분야가 확대되었으며(박희주, 2014), 현재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의 특별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줬을 

때 다른 분야와 유사한 방식으로 징벌배상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법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인호·이준형, 2021). 

<Table 1>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논쟁의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은 

크게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충돌 상황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는지(기본권의 상충, 

conflict between fundamental rights)’, ‘징벌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 인격권을 보호

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인지(비례의 원칙, proportionality)’, 그리고 ‘개별 징벌배상 법안이 명

확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지(명확성의 원칙, void for vagueness)’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본권의 상충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념으로서 특

별한 위상을 인정받아 왔다(김재형, 2005).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이를 압도하는 중대한 법익이 

존재할 시 일정 부분 제한받을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김상유, 2021; 이준일, 2021; 조

소영, 2021)하며, 그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지속해서 쟁점이 되어왔다. 역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완전한 원상복구도, 사후 구제도 어려운 심각한 문제로 인정받고 있으나, 인격권

이 언제나 언론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볼 수도 없다(김상유, 2021; 이승선, 2021). 

특히 사람들이 언론보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그 크기를 가늠할 때 이를 과대평가하는 제

삼자 효과가 작용하기에 과도한 언론 규제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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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양승목, 1997; 이예찬·민영, 2020). 결국 표현의 자유

와 인격권 간의 우선순위를 사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양 가치가 충돌할 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균형점을 찾게 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잡

는 규제 수단인지, 다시 말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반대하는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인격권 침해를 억지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없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철회 및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청구권, 금지청구 등 기존의 수단으로도 

언론 피해 구제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유, 2021; 김재형, 2005; 이

승선, 2021; 이인호·이준영, 2021). 특히 국내 언론은 인격권 침해 구제에 관한 민법적 책임뿐

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형법 조항에 따른 형사적 책임까지 지고 있다. 여기에 징벌배

상까지 적용한다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언론의 자유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장영수, 

2020). 반대로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징벌배상이 피해를 구제하는 실효적

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징벌배상이 시행되고 있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봐도 과도한 처벌이 아니

며 오히려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이준일, 2021)고 주장한다. 언론보도에 의

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광범위한 인격권 침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언론 피해에 대

해 충분한 금전적 피해 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징벌배상의 존재가 언론사로 하

여금 타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보도를 정확히 취재하도록 유도한다고 보기도 한다(강병모, 

2008). 

세 번째 쟁점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이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의 구체적인 법안을 평

가할 때 있어서는 법안의 문구가 명확하고도 과도하게 광범위하지 않은 일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특히 규제 대상으로서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데에 활용되는 ‘악의적’, 

‘허위·조작보도’ 등의 개념이 충분히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징벌

배상이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반행위를 ‘징벌’하는 법안이

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필요한데도 법안이 모호한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견(김상

유, 2021; 이승선, 2021; 이인호·이준형, 2021)과, ‘일반적인 평균인’도 허위·조작보도와 같은 

개념의 일의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의 해석 

및 합리적 논쟁을 통해 충분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음을 긍정하는 의견(이준일, 2021)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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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 Cons

Conflict between 

fundamental rights

Emphasizes remedying personal rights 

violations
Emphasizes freedom of speech

Proportionality

Awarding punitive damages is an 

appropriate means to remedy personal 

rights violations.

Awarding punitive damages is an 

inappropriate means to remedy personal 

rights violations.

Void for vagueness
It is possible to derive clearly agreed 

meanings for key concepts.

It is impossible to derive clearly agreed 

meanings for key concepts.

Table 1. Categorization of Controversies on Punitive Damages for Media Reports

2) 2020년 이후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쟁의 전개

2020년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제도 도입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움직임

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거센 정책 논쟁이 발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중심

으로 집중적인 언론개혁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으며, 법무부 또한 징벌배상의 일반적 도입안에 해

당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동시에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을 둘러싼 다양한 토론

회, 세미나, 기자회견 등이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악의적인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정청래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윤영찬 의원이 2020년 7월 대표로 발의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함께 추진하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

해했을 때 최대 3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은 이용자가 위반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 고의 여부에 따라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을 포함한 언론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안이 사회적으로 주목받

기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법안 추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2020년 10월에는 당내

에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과 미디어·언론 정책을 설계하고자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였다(고동욱, 2020. 10. 5; 이준성, 2020. 10. 5). 2021년 2월에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

벌배상을 포함해 정정보도 확대, 온라인 기사 열람 차단 등의 규제를 포함한 이른바 ‘언론 6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이준성, 2021. 2. 3),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로 무산되었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했던 징벌배상 법안 두 가지는 최

대 3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도급법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징벌배상

을 포함하는 법률 대부분이 3~5배에서의 배상책임을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법무부, 2020. 

9. 23), 이는 다른 분야 법률과의 연속성과 배상액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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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욱 강력한 징벌배상 제도 도입을 원하는 측에서는 배상 액수를 피해액의 

3배로 고정하면 강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억제한다는 징벌배상의 목적이 퇴색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은 해당 보도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된 시간 동안 언론사가 벌어들

인 이익을 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021년 2월 대표 

발의하였다. 다만 최강욱 안의 취지에 동감하는 측에서조차도 피해 산정 방식과 상한액 설정 등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조현호, 2021. 7. 1).

이 시기에는 징벌배상의 일반적 도입안 논의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징벌배상

을 상행위 전반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

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에 징벌배상 조항을 넣는 민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무부는 국내에 수용된 징벌배상 제도가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되

어 있어 도입 여부에 따른 분야별 형평성, 법률별로 적용 대상·요건 및 효과에 차이가 존재”한다

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분야별 구별 없이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통일적·

안정적 운용 및 효과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상행위에 대한 일반법인 상법 도입이 효과

적이라고 주장한다(법무부, 2020. 9. 23). 법무부의 설명 중 “가습기 살균제·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에서 

보듯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

다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 도입안에 해당하는 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행

위를 ‘영업활동’으로 규정하고 다른 상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반적 도

입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보배상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민법 체계와 충돌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진다(김현수·윤용석·권순현·장다혜, 2012; 이성대, 2018).

2021년 6월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관련 법안이 세 

가지 제출되는 등 다시 집중적인 입법 움직임이 일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제출된 법안들에는 고

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을 누가 갖는지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반영되었다. 박정 의원 안은 입증책

임을 언론사에 두는 조항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전제로 하는 징벌배상이 언

론 피해 예방 및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따른다(윤여진, 2020. 10. 14). 반대로 김용민 

의원 안은 공직자 및 대기업에 대한 배상 적용을 위해서는 해를 끼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전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언론단체들이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등 정치·경제 

권력의 봉쇄 소송 우려를 해소한 피해보상 제도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발표했기에(김성후, 

2021. 6. 14; 노지민, 2021. 4. 22; 한국기자협회, 2021. 5. 21) 이를 고려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기 동안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같은 언론단체는 징벌배상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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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입법 예고된 후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 기자회견, 공동성명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다수의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각 단체와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토론회를 통해 타협점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갈등은 2021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둘러싸고 정점에 달하였다. 더불어민

주당은 징벌배상 조항이 담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였다. 2021년 8월 19일에는 소관 상임

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5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징벌배상 조항이 담긴 법안을 포함

하여 총 16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표결되

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 전에 퇴장하였다

(권남영, 2021. 8. 25). 이 시기에는 야당과 국내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

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아사히신문 등 해외 주요 언론 및 언론단체가 성명 또는 사설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에 유엔(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국제인권 기준

에 맞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 또한 알려졌다(최지선, 2021. 

9. 2).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및 표결을 추진하였으나, 결

국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국 본회의가 무산되기에 이른다(김은중, 2021. 8. 30). 

두 당은 합의점을 찾고자 양당의 국회의원 4명과 양당에서 추천한 외부 위원 4명으로 이루

어진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8일부터 총 11회의 회의를 이어갔으나, 이 역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강푸른, 2021. 9. 8; 조윤영, 2021. 9. 26). 그 후 두 당은 국회

에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언론개혁 의제에 

대한 논의를 12월 31일까지 이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심우삼, 2021. 9. 29).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된 해당 특별위원회도 별다

른 성과 없이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활동 기한을 5월까지로 연장하였다(정철운, 2021. 12. 

31). 반면 주요 언론단체는 6명의 학자가 참여하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벌배상 조항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방안 초안을 공개

하였다(금준경, 2021. 10. 13; 정철운, 2021. 12. 27).

이상의 과정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쟁은 단순히 정치 진영 간의 갈등만으

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논쟁구조를 보여주었다. 그 사례가 언론노조·단체들이 보인 입장이다.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통상적으로 언론노조·단체는 보수 진영의 정치세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윤석민, 2011, 2020; 조항제, 2014, 2018). 하지만 진보세력이 추진한 징벌배상 제

도 도입에 대해 언론노조·단체는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정책 논쟁 지형의 

구조와 그 변화상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행위자들이 신념을 기반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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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담론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3) 담론네트워크 분석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제도 도입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 논쟁은 법리적 쟁점만을 살펴보는 것

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복수의 정책 행위자가 연합하거나 충돌하는 정책 논쟁의 역동

적인 전체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책 행위자 간의 시작도 끝도 없는 복잡한 상호작용 과

정”(Lindblom & Woodhouse, 1993, p. 11)을 살펴야 한다. 정책 행위자,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정책 신념과 같은 개념은 관계적인 변인

에 주목하는 정책 연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풍부한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을 이끌었다

(Leifeld, 2020). 여기에 큰 규모의 디지털 문서 아카이브와 네트워크 분석 기법의 발달은 정책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더 빠르고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었다. 

Broadcast 

policy-making system 

model

Policy network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Discourse Network 

Analysis

Purpose

Identifying patterns 

of media 

policy-making 

process

Classifying various 

policy networks 

Identifying different 

advocacy coalitions 

for each policy sector

Determining the 

structure of policy 

debate

Definition of 

interaction 

between 

actors

Channels of 

influence
Cooperation Sharing policy beliefs Sharing policy beliefs

Unit of 

analysis

Six different 

categories of policy 

actors

Policy actors
Coalitions and shared

policy beliefs

Policy actors 

and policy beliefs 

Main 

research 

method

Case study
Case study, network 

analysis
Case study Network analysis

Table 2. Theoretical Frameworks Explaining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and Policy Beliefs

<Table 2>는 기존의 정책 행위자 및 정책 신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체계이론(broadcast policy-making system model)은 미디어 정책 결정 과

정의 패턴을 규명하고자 한 시도로서, 범주화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영향력의 

경로를 모형화하였다(Krasnow, Longley & Terry, 1982). 정책네트워크 이론(Kickert, 

Klijin, & Koppenjan, 1997; Marsh & Rhodes, 1992)은 분야별 정책네트워크를 분류하기 

위해 개별 행위자 간 협력 활동에 집중하는 이론이다.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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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많았으나, 점차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발전에 힘입어 계량적인 분석이 증가하였다

(Knoke & Kostiuchenko, 2017).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Sabatier, 1988; Sabatier & Weible, 2007)은 행위자 간 연합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접착

제’로서의 정책 신념의 기능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특히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이념적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공익에 관한 신념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론·미디어 정책 영역(김재영·이승선, 2012; 윤석민, 2005, 2020; 홍종윤, 

2010)에서의 행위자 간 갈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홍종윤(2010)은 위성방송 지상파 재송

신, 김재영·이승선(2012)는 종합편성채널, 정영주·홍종윤·오형일(2018)은 700㎒ 주파수 분배 

정책결정과정의 갈등을 분석하는데 동 모형을 적용하였다. 종래의 연구들은 주로 문헌자료 분석

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정책 갈등의 경과를 심층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이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하게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상에서 소개한 종래의 이론적 모형들의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한 것이 담론네트워크 분석

이다. 행위자 범주를 설정해 정책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살피는 체계이론이나, 행위자 간 협력 활

동에 집중하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정책 논쟁의 주요 요소인 정책 신념을 누락하고 있다. 그 결

과 정책 담론과 프레이밍 과정을 다루면서도 정책 행위자와 정책 신념이 분리된 상태에서 정책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레이밍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논쟁의 지형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Leifeld, 2017; Steensland, 2008). 담론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

와 신념이라는 두 요소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정책 논쟁의 전체 지형을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동시에 담론네트워크 분석은 신념을 통해 형성되는 

행위자 간 연합에 주목하는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연합의 형

성 및 연합 간의 차이, 주요 행위자와 신념 등을 정량화시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담론네트워크 분석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연구자로 라이펠트(Philip Leifeld)를 들 수 있

다. 라이펠트(Leifeld, 2017)는 정책 논쟁 및 정치 담론(political discourse)에서 드러나는 

정책 행위자와 정책 신념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책 논쟁은 근본적으로 네트

워크 현상이다. 정책 행위자는 공적 발화를 통해 정책 논쟁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정책 신념을 표

출함으로써 잠재적인 지지자들에게 정책 신념의 채택과 결집을 호소한다. 이 설득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참조나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이 일어난다.

담론네트워크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Leifeld & Haunss, 2012). ① 

정책 논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행위자의 공적인 발언(statement)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정

책 신념 범주 체계를 귀납적으로 형성한다. ② 형성한 정책 신념 범주 체계를 활용하여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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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③ 각각의 정책 행위자와 정책 신념을 노드(node)로, 정책 행위자와 신념의 연결

을 링크(link)로 설정하여 2-모드 네트워크(two-mode network;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노드 

간에만 링크를 맺는 특수한 형태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형성한다. ④ 데이터에 네트워크 분석 기

법을 적용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담론네트워크 분석은 언론보도 등의 공표된 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보고와 회상에 의

존해야 하는 설문 및 면접 방법들과는 달리 연합체 및 신념 체계의 시기별 변화를 더욱 객관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쟁에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참여해 왔다. 특히 2020년 이후로 법안 발의가 집중

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다발적인 정책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책 행위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합체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동 정책 논쟁

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1을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쟁에서 정책 행위자들은 시기별로 어떠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권력, 자원 및 권한의 차이 때문에 정책 행위자 간의 비대칭성이 생긴

다고 설명한다. 이는 정책 행위자가 정책 논쟁을 주도하는 정도에 따라 중심적인 행위자와 주변

적인 행위자로 구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정책옹호연합모형은 변화가 어렵고 견고

한 핵심적인 신념과 그렇지 않은 신념을 구분한다. 이에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쟁에

서의 중심적인 행위자와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1.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쟁에서의 시기별 주요 정책 행위자는 누구인가?

연구문제 2-2.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쟁에서의 시기별 주요 정책 신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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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관련 행위자 및 발언 도출

2020년 이후 격화된 정책 논쟁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분석 자료로써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관련 언론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 기간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된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데이터 수집일에 해당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수집 대상 언론은 국내 주요 언론사를 포괄하고자 주요 일간지 5개(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

보, 한겨레, 경향신문), 경제지 3개(한국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통신사 3개(연합뉴스, 뉴

스1, 뉴시스),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국 8개(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와 함께, 미디어 전문지 3개(미디어오늘, 미디어스, 기자협회보) 등 총 22사를 포

함하였다. 대상이 되는 22개의 언론사가 TV 및 라디오 방송사, 신문사, 미디어 전문지에 이

르기까지 다소 이질적인 범주를 포괄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기사 그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정책 사건에서의 행위자의 발언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책 사건을 발

견할 수 있도록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에서 제공하는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기간과 언론사를 설정한 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배상’, ‘징벌적 배

상’, ‘징벌적 손배’의 여섯 가지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를 크롤링하였다. 다만 이 방식으로는 언론 

이외의 정책 분야에서의 징벌배상 관련 기사가 같이 수집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기사를 읽

으며 연구 주제인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제도’와 관련이 없는 기사나, 단순 사진 보도 등 연

구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기사를 삭제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기사를 확정하였다. 그 결과 총 

1,005개의 기사를 확보하였다. 기사 수집을 완료한 후 이 연구에서는 기사에 언급된 각 정책 사

건에 대한 녹취록, 보도자료, 발표 자료, 입장문 등의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

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한 기사를 조합하여 정책 사건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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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of policy actors

Number of 

individual 

actors

Number of 

organizational actors
Total

Politician (ruling) 41 2 43

Politician (opposition) 11 2 13

Executive 0 6 6

Legislative/Judicial 2 4 6

Press 0 27 27

Press organization 0 9 9

Journalism faculty & researcher 29 1 30

Legal profession 32 1 33

NGO 0 13 13

Others 18 3 21

Total 133 68 201

Table 3. Categories of Policy Actors Participating in Policy Debates over Punitive Damages for Media 
Reports

다음으로 정책 행위자의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를 설정하였다. 정책네트워크를 개

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면 정책 행위자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며, 반대로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

로 보면 분석 단위는 집단이 된다. 이에 대해 김순양(2010)은 두 관점 모두 한계가 있으며, 개인

과 집단 두 수준을 혼합하는 것이 더 타당한 분석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익집단은 단체, 의

회 의원은 개인으로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듯이 어느 한쪽의 분석 단위만을 취사선택하면 정책네

트워크의 총체적인 양상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도 분석 단위로서 정책 행위자를 

개인과 단체 두 수준을 혼합하여 설정하였다. 분석 단위에 관한 결정이 과도한 자의성을 띠지 않

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개인 행위자를 설정하였다. 먼저 개개인이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국회

의원은 각각의 개인을 정책 행위자로 설정하였다(김정훈, 2017).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과

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학 교수, 법학 교수, 변호사들 역시 개인을 정책 행위자로 설정하였

다. 그 외에도 정치·시사평론가 등 특정한 단체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개인을 정

책 행위자로 설정하였다. 단체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정당의 경우, 국회의

원 외의 공직을 유지하는 구성원이 의견을 표현하거나 당 대표, 대변인이 정당의 견해를 밝혔을 

때 해당 정당을 정책 행위자로 설정하였다.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구성원이 소속 기관을 대표해 

의견을 표현하였을 때 해당 기관을 정책 행위자로 설정하였다.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였다. 그 외에도 노동조합 등의 언론 현업인 단체, 언론사 등의 구성원이 성

명 등을 통해 공식 견해를 밝히거나 구성원이 단체를 대표해 의견을 피력하였을 때 해당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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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위자로 설정하였다. 위의 기준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쟁에 참여한 행

위자를 구분한 결과 133명의 개인과 68개 단체 등 두 범주를 합쳐서 총 201개의 정책 행위자를 

설정하였다(<Table 3>).

Statement Interview
Editorials

/opinions

Panel 

discussion

Release

(oral)

Release

(written)

Social 

media 

post

Others
Total

Actor Ind Org Ind Org Ind Org Ind Org Ind Org Ind Org Ind Org

Ruling 46 6 0 0 18 1 41 2 8 1 16 5 5 0 149

Opposition 4 4 0 0 3 0 4 2 2 3 1 3 0 0 26

Executive 0 5 0 0 0 3 0 3 0 1 0 2 0 1 15

Legislative/

Judicial
0 2 1 1 1 3 0 0 0 4 0 0 0 0 12

Press 0 11 0 57 0 6 0 8 0 1 0 2 0 9 94

Press 

organization
0 11 0 8 0 16 0 11 0 25 0 0 0 2 73

Journalism 

researcher
24 0 15 1 11 2 1 0 0 0 0 0 2 0 56

Legal 

profession
32 1 2 0 12 0 0 0 0 0 1 0 1 0 49

NGO 0 32 0 8 0 13 0 5 0 17 0 1 0 0 76

Others 11 0 5 0 2 2 1 0 2 1 12 0 1 0 37

Total 189 98 93 78 65 43 21 587

Table 4. Categories of Statements Related to Punitive Damages for Media Reports

기사 및 추가 자료 수집, 분석 단위 설정을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정책 행위자의 발언을 도

출하였다. 하나의 정책 사건에서 한 정책 행위자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에 관해 주장한 내

용 전체를 한 건의 발언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의 토론회(정책 사건)에서 총 4명의 정

책 행위자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은 총 4건

이 된다. <Table 4>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587건의 발언을 행위자 유형과 정책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먼저 정책 사건의 유형에 따라 발언 수를 살펴보면, 언론 인터뷰(189건, 

32%)와 사설·칼럼(98건, 17%)과 같이 절반 이상의 발언이 언론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사가 정책 논쟁에 직접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이자, 동시에 여러 행위자의 주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매개자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이다. 이질적인 정책 신념을 지닌 

정책 행위자들이 의견 교환을 하는 장인 토론회·세미나 등에서 한 발언(93건, 12%) 또한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주로 정치권 행위자, 언론단체,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연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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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과 같이 구두로(78건, 13%), 논평, 성명서, 의견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건의 형태로

(65건, 11%), 혹은 개인 SNS 게시글을 올려(43건, 8%) 의견을 개진하였다. 행위자 분류별로 

발언 수를 살펴보면, 여당 정치권 행위자(149건, 25%)와 언론사 행위자(219건, 16%), 시민단

체(76건, 13%), 언론단체(73건, 12%)와 언론전문가(56건, 10%) 등 여당,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행위자로서 정책 담론에 활발히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내용분석 과정

담론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발언을 정책 신념 범주 체계에 따라 코딩하여, 정책 

행위자와 정책 신념이 쌍으로 연결된 2-모드 네트워크 데이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작업은 크게 다음의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Leifeld, 2017). 먼저 연구자가 전체 발언을 

반복적으로 읽어 새롭게 발견된 신념을 추가하고, 의미가 중복된 신념을 통합하는 등 귀납적으로 

정책 신념의 범주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 결과 22개의 개념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이루어진, 총 44종의 정책 신념을 담은 정책 신념 범주 체계(<부록 Ⅱ>)를 확정하였다.

미디어 현안에 대한 지식을 가진 언론정보학 전공 대학원생 1명과 학부생 1명, 총 2명의 

코더가 코딩을 수행하였다. 먼저 두 명의 코더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및 코딩 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 후 두 명의 코더에게 201개의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 587건의 발언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책 신념 범주 체계에 따라 발언에 드러난 정

책 신념을 코딩하도록 하였다. 코더 간 일치도(percent agreement)는 95.5%이었으며, 개별 

신념의 내용과 신념별 빈도, 일치도는 <부록 Ⅱ>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시기 구분 및 시기별 담론네트워크 형성

시간에 따른 논쟁 지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대상 시기인 2020년 1월부

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을 <Table 5>와 같이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시기는 이

질적인 정책 신념을 지닌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한 주요 토론회를 전후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기

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관련 주요 이슈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시기가 보도량에 

있어서 균형성이 지켜지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행위자-신념 간 링크로 이루어진 담론네트워크

를 세 가지 시기 구분에 따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행위자 a가 신념 b를 제2기 중에 표출한 적

이 있고, 제1기와 제3기에는 표출한 적이 없을 때는 행위자 a와 신념 b 간의 링크는 제2기의 담

론네트워크에만 존재하게 된다. 그 결과, 제1기에는 83개의 행위자와 38개의 신념 사이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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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개의 링크가 형성되었다. 제2기에는 103개의 행위자와 38개의 신념 사이에 총 420개의 링

크, 제3기에는 93개의 행위자와 36개의 신념 사이에 총 388개의 링크가 형성되었다. 시기별로 

정책 행위자가 표출한 신념 개수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행위자마다 시기별로 약 4개의 신념을 

표출하는 경향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1st period 2nd period 3rd period

Time period 2020.01.01.-2020.10.27. 2020.10.28.-2021.02.25. 2021.02.26.-2021.06.30.

No. of actors 83 103 93

No. of beliefs 38 38 36

No. of links 360 420 388

Average no. of 

beliefs per actors
4.337 4.078 4.172

No. of press 

coverage
313 356 336

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Periods of the Policy Debate

3)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네트워크 분석 기법은 한 종류의 노드 간 연결을 다루는 1-모드 네트워크

(예를 들어, 행위자 간의 친소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담론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역시 

주로 행위자-신념의 링크로 이루어진 2-모드 네트워크를 행위자 혹은 신념 한쪽으로만 구성된 

1-모드 네트워크로 변환하여 이루어져 왔다(예를 들어, 변환을 통해 행위자 네트워크를 구성한 

Muller, 2015; 신념 네트워크를 구성한 권태형·장현주·전영준, 2016). 하지만 2-모드 네트워

크를 한쪽으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방식은 두 종류의 노드 중 다른 한쪽의 특성,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빠뜨리게 된다(Faust, 1997). 따라서 이 연구는 담론네트워크를 별도의 변환 

작업 없이 2-모드 네트워크 상태 그대로 분석하는 기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기별 연합

체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 신념의 유사성에 따라 행위자를 분류하는 계층적 군집분석

(hierarchical clustering), 시기별 주요 행위자와 신념을 파악하기 위해 2-모드 네트워크상에

서의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1) 연합체 파악을 위한 계층적 군집분석

시기별로 정책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연합체를 도출하기 위해(연구문제 1), 통계 소프트웨어 R을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진행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가장 거리가 가까운(=유사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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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집끼리 결합하는 것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전체 행위자를 몇 가지의 군집으로 분류

하는 방법이다(Everitt, 2011).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의 거리를 표출한 신념을 기준으로 측

정하였다. 행위자들은 많은 종류의 신념을 공유할수록 거리가 가까우며(=유사성이 높으며), 적

은 신념을 공유할수록 거리가 멀다(=유사성이 낮다). 행위자 간 거리는 자카드 거리(Jaccard 

distance)를 활용하였으며, 군집 간의 거리는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method)을 통해 

결정하였다. 세 시기 모두 군집 간의 거리가 0.95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을 때 행위자 대부분이 

징벌배상 찬성 군집과 징벌배상 반대 군집에 해당하는 두 개의 군집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때의 

분류 결과를 연합체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 행위자 및 신념의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

시기별로 중심적인 행위자와 신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연구문제 2-1, 2-2)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 넷마이너 4를 활용하여 2-모드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담론네

트워크의 행위자와 신념이라는 두 요소와 둘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이 연구

는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채택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아이겐벡터 중

심성은 행위자가 얼마나 중심적인 신념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념이 얼마나 중심적인 행위

자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2-모드 네트워크에서의 이원

성(duality; Bonacich, 1991; Faust, 1997)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담론네트워크에서의 이

원성은 행위자의 중심성과 신념의 중심성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1) 

1)
 
보나치치(Bonacich, 1991)는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를 예로 들어 2-모드 네트워크에서의 이원성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중심적인 회사는 중요한 인물이 이사회에 참가하는 회사이며. 중심적인 인물은 중요한 회사들의 이사회에 참가하

는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신념은 단순히 다수의 행위자가 말했다고 해서 중요한 신념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마찬

가지로 여러 신념을 말했다고 해서 중요한 행위자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이 말한 신념일수록 중

요한 신념이며, 정책 논쟁에서 두드러지는 신념들을 말한 행위자일수록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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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제1기: 찬반 연합의 경합

제1기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보도된 313개의 기사로부터 83개의 

정책 행위자가 표출한 38종류의 정책 신념이 식별되었다. 각 행위자를 해당 시기에 표출한 적 있

는 신념과 연결하는 담론네트워크 데이터를 구성한 결과, 행위자-신념 간 링크를 총 360개 도출

할 수 있었다. 제1기에 한 명의 행위자는 평균 4.337개의 신념을 표출하였다.

Figure 1. Result of hierarchical clustering in the 1s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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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legislating punitive 

damages

Against legislating 

punitive damages
Miscellaneous

Politician (ruling) 21 1 0

Politician (opposition) 0 1 0

Executive 2 1 0

Legislative/Judicial 0 2 0

Press 6 5 0

Press organization 0 4 0

Journalism researcher 8 8 0

Legal profession 6 5 0

NGO 4 3 0

Others 4 1 1

Total 51 31 1

Table 6. Policy Actors by Coalitions in the 1st Period

Rank Policy actor
Eigenvector 

centrality
Coalition Actor category

1
Center for Media Responsibility and 

Human Rights
0.319 For NGO

2 The Hankyoreh 0.280 For Press

3 Open Net 0.232 Against NGO

4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0.230 Against Press org.

5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0.213 Against Press org.

6 Politician B-b 0.213 For Politician

7 Korea News Editors’ Association 0.204 Against Press org.

8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0.195 For NGO

9 Lawyer e 0.172 Against Legal

10 Communication Professor b 0.172 Against Journalism

Table 7. Major Policy Actors’ Eigenvector Centraliti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1s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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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Policy belief
Eigenvector 

centrality
Evaluation

No. of actors in 

coalition for 

policy

No. of actors in 

coalition against 

policy

1
News media should 

reflect on their past faults
0.417 - 18 12

2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infringe 

freedom of speech

0.336 Con 7 21

3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rely on 

ambiguous term such as 

‘malicious acts’

0.276 Con 7 12

4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rely on 

ambiguous term ‘fake 

news’

0.260 Con 4 13

5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does not 

facilitate worthy 

discussions on regulatory 

actions 

0.258 Con 1 19

6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facilitate worthy 

discussions on regulatory 

actions 

0.249 Pro 19 2

7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have positive 

effect on the media 

responsibility

0.243 Pro 22 0

8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prevent false 

reports/disinformation

0.224 Pro 22 0

9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are getting 

much public support

0.202 Pro 13 2

10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can further 

compensation by 

awarding punitive 

damages

0.195 Pro 14 2

Table 8. Major Policy Beliefs’ Eigenvector Centraliti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1st Period

<Figure 1>은 제1기 담론네트워크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덴드로그램

(dendrogram)이다. 덴드로그램의 세로축은 해당 시기에 신념을 표출한 적 있는 행위자를, 가

로축은 평균연결법에 따른 군집 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 대부분이 징

벌배상에 대한 찬반 군집 두 개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군집 간 거리 0.95를 기준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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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의 보라색 선), 정책 행위자를 찬성 연합체와 반대 연합체의 구성원으로 분류하고 

각 연합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세 시기 모두 정책 신념을 여타 행위자와 공유하는 정도인 유사

성이 낮아 찬성 및 반대 연합체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행위자가 소수 있었으며, 이 연구

에서는 이들을 어느 쪽 연합체에도 속하지 않은 미분류 행위자로 간주하였다. 

제1기에 나타난 찬반 연합체를 살펴본 결과(<Table 6>), 찬성 연합의 행위자 수는 51개, 

반대 연합의 행위자 수는 31개로 나타나 찬성 연합이 수적 우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제1기 

연합체의 정책 행위자를 분류한 결과, 친여 성향의 정치권 행위자가 찬성 연합을 주도한 한편, 

야당 성향의 정치권 행위자는 정책 논쟁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사실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입법 및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 여당 세력이 주도

적인 역할을 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위에 따라 제1기의 주요 정책 행위자 상위 10개를 살펴본 결과

(<Table 7>). 찬성 연합에서는 언론인권센터, 한겨레, 의원B-b,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이 주요 행위자로 나타났다. 반대 연합에서는 오픈넷,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

문방송편집인협회, 변호사e, 언론학 교수b가 주요 행위자로 나타났다. 이렇듯 정책 논쟁 과정에

서 언론 피해 구제 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입법 활동을 이어간 

국회의원 등이 찬성 연합을 주도하였으며, 언론 산업 및 현업인의 견해를 대변하는 언론단체, 언

론의 자유를 중시해 온 시민단체, 전문성을 통해 징벌배상의 난점을 지적한 언론학 교수, 변호사 

등이 반대 연합을 주도하였다.

제1기의 주요 정책 신념 상위 10개를 살펴본 결과(<Table 8>), 이 시기에는 언론계의 반

성 및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장 중요한 신념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찬성 측에서는 징벌

배상 논의의 적절성, 언론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 효과, 허위보도 및 가짜뉴스 방지 효과, 징벌배

상에 대한 여론의 지지, 징벌배상을 통한 위자료 상승의 필요성이 주요 신념으로 나타났으며, 반

대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고의·중과실 및 악의 개념의 모호성, 가짜뉴스 개념의 모호

성, 징벌배상 논의의 부적절성이 주요 신념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기에 이루어진 발언을 토대로 

주요 신념들을 중심성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언론계의 반성 필요 : 해당 신념은 찬성 연합 행위자 18개, 반대 연합 행위자 12개가 표

출하여 찬반 양측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주요 정책 행위자들은 “검찰 행태를 무비판적으로 따

라가는 언론의 모습”(장은지·김승준, 2020. 3. 22)이나, (언론이) “사주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언론인 스스로 정파적 입장을 가지고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YTN, 2020. 

5. 19) 등 언론의 문제를 비판하여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언론 스스로 이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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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로잡을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심석태, 2020. 10. 21)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징벌

배상에 대한 찬반 입장과는 별개로, 언론의 잘못이 징벌배상 등 강력한 규제 논의의 원인이 되었

다는 점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정책 행위자가 공통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징벌배상 규제를 

통해서든, 자율적인 자정 작용을 통해서든 “앞으로 지향할 바에 대해서 언론이 성찰”(노지민, 

2020. 6. 2)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김도연, 2020. 6. 13)

는 신념은 징벌배상을 반대하는 다수 행위자가 공유하는 주요 신념이다. 이들은 주로 “징벌적 손

배제가 시행되면 기자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파장이나 논란,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는 취재

와 보도 행위에 쉽사리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김준억, 2020. 10. 27)이라며 언론 활동의 위축

을 우려하였다. 징벌배상의 도입이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사회악을 고발하고 문제를 들춰내는 언

론 본연의 활동에 제재가 될 수 있다”(강아영·김달아, 2020. 6. 16), “권력 감시, 즉 공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밝히거나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에 위축 효과를 부를 수 있다”(문현숙, 2020. 9. 

25), “공인의 거짓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것이 전체주의인 것처럼 표현의 자유

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디지털 나치법’이 될 수 있다”(김수민·나운채, 2020. 9. 23)

는 발언처럼 공인과 권력자에 대한 감시 및 고발 기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의·중과실·악의 개념의 모호성 :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악의적으로 피해를 준 언

론사에 대해 실제 피해보다 많은 배상을 물리는 제도이니만큼 적용 대상이 되는 ‘악의적’인 행위

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징벌배상 반대 측에서는 “어떤 보도가 의도적이고 악의

적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강아영·김달

아, 2020. 6. 16)라며 고의·악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주관성이 크게 개입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중 일부 행위자들은 “좀 과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사실 중과실도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MBC, 2020. 9. 25), “중과실은 

실수에 따른 오보까지 포함한다. 팩트 확인이 됐다고 판단해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김도연, 2020. 10. 27)는 등 중과실까지 징벌배상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가짜뉴스 정의의 모호성 : 악의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징벌배상 적용 대

상으로 지목된 ‘가짜뉴스’ 개념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징벌배상 법안을 추진하는 측은 그 취

지를 설명하면서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강민경, 2020. 6. 9)시키기에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

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류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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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4)이라며 가짜뉴스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개념의 모호성이 너무 크다고 

비판하였다. 

징벌배상 논의의 부적절성 : 징벌배상을 반대하는 행위자들은 징벌배상 제도가 언론개혁

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

로운 제도를 먼저 마련해보고 안 되면 손해배상을 손대야 한다”(송창한, 2020. 10. 27)라며 징

벌배상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개혁 논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징벌배상 논의의 적절성 : 반대로 징벌배상 찬성 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통한 언론개혁 (…) 또한 여야가 외면할 수 없는 개혁과제”(열린민주당, 2020. 9. 7)이기에, “징

벌적 손해배상 논의를 피해 갈 수 없다”(장슬기, 2020. 10. 28)라고 보았다. 이는 징벌배상 제

도가 언론개혁 방안으로서 부적합하다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이 많다는 징벌배상 반대 측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언론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 효과 : 징벌배상 도입 찬성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

입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불완전한 법체계를 바꾸겠다”(박영래, 2020. 5. 1)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을 도입할 시 “손해배상액이 높아지면서 언론 스스로 책임 있는 보도”

(대한변호사협회, 2020. 7. 17)를 하게 되며, “지금처럼 일단 던져놓고 보는 식의 무책임한 보

도”(YTN, 2020. 5. 19)는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허위보도·가짜뉴스 방지 효과 : 징벌배상 찬성 측은 허위보도로 인한 사회 문제가 자정 

작용을 통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은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

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진

단하며 “단순 과실이 아니라,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였다(법무부, 

2020. 9. 23).

여론의 지지 : 이 시기에 진행된 한 여론조사는 “귀하께서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

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고 보고하였다(정철운, 2020. 6. 2). 문항 자체가 과도하게 단순하다는 

비판도 있었다(심석태, 2020. 10. 21). 하지만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윤여진, 2020. 6. 4)

라는 주장에서처럼, 징벌배상 찬성 측은 이 여론조사를 다수의 시민이 징벌배상을 지지한다는 근

거로써 활용하였다. 

징벌배상을 통한 위자료 상승 : 찬성 측에서는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낮으므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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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배상 도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 이들은 “손해배상 액수를 현실화해

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 2020. 7. 17)라며,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큰 피해를 입어도 상

해사건 등의 위자료만큼도 (배상액이) 인정되지 않는”(서미선, 2020. 9. 24)다고 주장하였다. 

<Figure 2>는 제1기의 담론네트워크를 카마다-카와이 알고리즘(Kamada & Kawai, 

1989)에 따라 노드와 링크를 배치하여 시각화한 결과이다. 사각형 모양의 노드는 정책 신념, 그 

외 모양의 노드는 분류별 정책 행위자에 해당한다. 파란색 노드는 찬성 연합체 소속, 빨간색 노

드는 반대 연합체 소속, 회색 노드는 그 외의 정책 행위자를 표기한 것이다. 초록색 노드는 징벌

배상에 찬성하는 정책 신념이며, 분홍색 노드는 징벌배상에 반대하는 정책 신념, 검은색 노드는 

그 외의 정책 신념이다. 행위자 노드의 상대적 크기는 중심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

을 통해 징벌배상 찬반 신념에 따른 담론네트워크의 양극화, 각 연합체의 규모, 중심적인 행위자

와 주변적인 행위자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찬성 연합 행위자의 

수적 우위에도 찬성 연합과 반대 연합이 이후 시기에 비해 비교적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고, 중심

적인 행위자가 양측에 고르게 분포하는 제1기의 논쟁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Visualization of discourse network in the 1s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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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반대 연합의 주도

제2기에서는 2020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보도된 359개의 기사로부터 103개

의 정책 행위자가 표출한 38종류의 정책 신념이 식별되었다. 각 행위자를 해당 시기에 표출한 적 

있는 신념과 연결하는 담론네트워크 데이터를 구성한 결과, 행위자-신념 간 링크를 총 420개 도

Figure 3. Result of hierarchical clustering in the 2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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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었다. 제2기에 한 명의 행위자는 평균 4.078개의 신념을 표출하였다. 제1기와 제2기

를 비교했을 때, 행위자 수는 20개 증가했지만, 신념 표출 수는 평균 0.259개 줄어들었다. 해당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6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자 언론 취재 등 짧은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정책 행위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For legislating punitive 

damages

Against legislating 

punitive damages
Miscellaneous

Politician (ruling) 14 1 1

Politician (opposition) 0 10 0

Executive 1 1 0

Legislative/Judicial 1 2 0

Press 2 11 2

Press organization 0 6 1

Journalism researcher 5 10 1

Legal profession 8 6 0

NGO 3 6 1

Others 3 7 0

Total 37 60 6

Table 9. Policy Actors by Coalitions in the 2nd Period

Rank Policy actor
Eigenvector 

centrality
Coalition Actor category

1 Open Net 0.271 Against NGO

2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0.266 Against Press org.

3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0.265 Against NGO

4 The Hankyoreh 0.240 Against Press

5 People’s Coalition for Media Reform 0.227 Against NGO

6 Politician A-o 0.207 For Politician

7 The JoongAng 0.195 Against Press

8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0.170 Against Press org.

9 Korea News Editors’ Association 0.170 Against Press org.

10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0.160 For NGO

Table 10. Major Policy Actors’ Eigenvector Centraliti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2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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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Policy belief
Eigenvector 

centrality
Evaluation

No. of actors in 

coalition for 

policy

No. of actors in 

coalition against 

policy

1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infringe 

freedom of speech

0.490 Con 5 43

2
News media should 

reflect on their past faults
0.348 - 14 17

3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are double 

jeopardy/excessive 

punishment

0.276 Con 2 20

4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rely on 

ambiguous term ‘fake 

news’

0.273 Con 1 20

5
Politicians in the ruling 

party should be criticized
0.248 - 1 24

6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should not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0.244 Con 1 20

7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does not 

facilitate worthy 

discussions on regulatory 

actions 

0.240 Con 1 21

8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can further 

compensation by 

awarding punitive 

damages

0.201 Pro 7 8

9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are good 

measures for media 

damage relief

0.187 Pro 13 4

10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rely on 

ambiguous term such as 

‘malicious acts’

0.184 Con 2 10

Table 11. Major Policy Beliefs’ Eigenvector Centraliti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2nd Period

<Figure 3>은 제2기 담론네트워크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덴드로그램이

다. 군집 간 거리 0.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제2기에서도 대부분의 정책 행위자를 찬성 연합체

와 반대 연합체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제2기에 나타난 찬반 연합체를 살펴본 결과(<Table 9>), 

찬성 연합의 행위자 수는 37개, 반대 연합의 행위자 수는 60개로 나타나 이 시기의 정책 논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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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연합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친여 성향의 정치권 행위자가 찬성 연합을 주도하였

다는 점에서는 제1기와 다름이 없었지만, 언론계 행위자와 야당 성향의 정치권 행위자가 반대 

연합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찬성 측의 입법 추진 의사가 분명해지고 

입법 갈등이 본격화되자 반대 연합이 입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정책 논쟁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

이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위에 따라 제2기의 주요 정책 행위자 상위 10개를 살펴본 결과

(<Table 10>), 8개의 행위자가 반대 연합에 속하여 이 시기의 정책 논쟁을 반대 연합이 이끌었

다는 점이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 찬성 연합에서는 의원A-o,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주

요 행위자로 나타났다. 반대 연합에서는 오픈넷,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겨레, 언론

개혁시민연대, 중앙일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요 행위자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언론 현업인 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요 반대 행위자로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제1기에 

찬성 연합으로 분류되었던 한겨레는 법안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짚으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

하는 등 제2기에 들어와서는 반대 연합으로 분류되었다.

<Table 11>은 제2기의 주요 정책 신념 상위 10개를 정리한 것이다. 그중 6개의 신념이 징벌

배상에 반대하는 신념으로 나타났으며, 2개만이 징벌배상에 찬성하는 신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시기엔 징벌배상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중요한 신념으로 나타나

는 등 이 시기의 정책 논쟁이 반대 연합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제2기의 담론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Figure 3>), 큰 규모의 징벌배상 반대 연합이 강

하게 응집하여 정책 논쟁에 참여한 경향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

해보았을 때, 제2기에 일어난 각계각층의 정책 행위자에 의한 반발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의 

징벌배상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주요 신념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책 행위자의 

발언을 토대로 중심성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현의 자유 침해 : 제2기에 반대 연합이 정책 논쟁을 주도하게 되면서, 징벌배상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언론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신념 또한 이전보다 더욱 주목받았다. 징벌배

상 반대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협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려는 공인이나 기업의 소송 

남발로 언론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오픈넷, 2020. 11. 29)와 같이 봉쇄 소송을, “현행 언

론 피해 구제제도의 수준도 낮지 않은데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현업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김준억, 2021. 2. 24)와 같이 규제 중복에 의한 언론인 위축을, “집권 세력

을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릴 위험성이 있다”(중앙일보, 2020. 10. 29)와 같이 집권 세력에 

의한 남용 등을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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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의 반성 필요 : 제2기에 들어와서도 해당 신념은 찬반 양측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

다. 주요 정책 행위자들은 “언론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언론사 내부의 성찰이 강화되고,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를 벗어난 언론 시장의 행태가 시정될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김성순, 

2020. 10. 28),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기자들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한국기자협회, 2021. 8. 18), “언론 스스로 성

찰하고 바뀌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다”(안재승, 2021. 2. 22) 등 언론계의 성찰

과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중처벌·과도한 처벌 : 반대 연합이 제2기의 정책 논쟁을 주도하면서 징벌배상이 이중처

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주목받았다.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할 시 기존의 언론 규제와 

중복되기에 언론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신념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표현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많은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죄 

고소·고발 건수도 굉장히 많다”(손지원, 2020. 11. 4), “명예훼손법제 등 각종 법적 장치들에 대

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이중처벌이나 과잉규제의 여지를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한겨레, 

2021. 2. 9), “언론중재위원회와 민·형사 소송 등 언론 피해 구제가 잘 되는 우리나라에서 징벌

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하면 이중처벌이 될 수 밖에 없다”(전지현, 2021. 2. 24) 등 민사·형사

적 규제 및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징벌배상 간의 규제 중복을 문제시 삼았다.

가짜뉴스 정의의 모호성 : 징벌배상 반대 행위자들은 가짜뉴스 개념의 모호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라고 보았다.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중앙일보, 2021. 2. 

4),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

이 내려질 수 있다”(언론개혁시민연대, 2020. 11. 9)는 주장이 반복되었다. 징벌배상을 강하게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또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가짜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

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고동욱, 2021. 2. 9)이라고 밝

힌 바 있다.

정부·여당 비판 :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6법’ 통과 추진 의사를 밝힌 2021년 2월, 정

부·여당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무소불위의 ‘선출 권력’을 검찰·사법을 넘어 언론에도 휘두르

겠다는 뜻이다”(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2. 10), “민주당이 허위·왜곡의 본산이란 질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의 행보다”(중앙일보, 2021. 2. 11), “언론의 정치권력에 대한 의혹 제

기 활동이 성공하여 탄생하게 된 현 정부와 여당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

고, 이를 억압하는 법안 및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오픈넷, 2021. 2. 9)와 

같이 이들은 정부·여당이 징벌배상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며,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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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였다.

시급한 도입 반대 : 이 시기에는 징벌배상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신중한 판단과 

심도 있는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신념도 주목받았다. “곧 여당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을 최대

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오픈넷, 

2021. 2. 9), “징벌적 손배제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짚어가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한겨레, 

2021. 2. 9) 같은 진단이 이에 해당한다.

징벌배상 논의의 부적절성 : 이 시기에도 징벌배상을 반대하는 행위자들은 “언론개혁이란 

큰 틀에서 할 일이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라는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다”(김준억, 2021. 2. 24)

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현 정부나 언론시민사회는 서울신문·YTN 지분 매각, 수신료 인상, 가

짜뉴스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이슈를 제기할 뿐 언론 지형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김도연, 2020. 11. 1)와 같이 징벌배상 논의의 우선순위를 낮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언

론의 자율 정화 및 자기교정 기능을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

는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정철운, 2020. 11. 11)

와 같이 규제 논의 대신 제도적 지원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징벌배상을 통한 위자료 상승 : 찬성 측은 징벌배상 도입을 통해 낮은 배상액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언론 피해는 손해액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

한 대표적인 분야”(김성순, 2020. 10. 28), “기존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에 들이는 

비용에도 못 미치니 최대 3배를 가중해도 ‘징벌’로 보기는 어렵다”(김효실, 2021. 2. 22) 등의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 구제 효과 : 제2기에 들어 쏟아지는 비판에 대응하여, 징벌배상을 추진하는 측은 징

벌배상이 “언론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 미디어 민생법안”(조현호·장슬기, 2021. 2. 5)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는 해당 제도가 정파적 이해관계와는 관계없는 공익적 사안임을 호소하는 신념

이다. “언론사의 탐욕과 기자의 나태 및 악의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았다면 구제받아 

마땅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남정호, 2021. 2. 16), 

“지금 피해 구제 방법도 없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심지어는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냥 못 참고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MBN, 2021. 2. 23)와 같이 무고한 시민의 피해 구제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고의·중과실·악의 개념의 모호성 : 다른 반대 신념이 두드러지면서 비교적 주목도가 떨어

지기는 했으나, 반대 측은 여전히 징벌배상 법안이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2020. 9. 28). 여전히 “악의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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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중대 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하나하나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한겨레, 

2021. 2. 9)는 것이다.

제2기의 담론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Figure 4>), 큰 규모의 징벌배상 반대 연합이 강

하게 응집하여 정책 논쟁에 참여한 경향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반발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의 징벌배상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Figure 4. Visualization of the discourse network in the 2nd period

3) 제3기: 찬성 연합의 재구성

제3기에서는 2021년 2월 2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보도된 388개의 기사로부터 93개의 

정책 행위자가 표출한 36종류의 정책 신념을 식별하였다. 각 행위자를 해당 시기에 표출한 적 있

는 신념과 연결하는 담론네트워크 데이터를 구성한 결과, 행위자-신념 간 링크를 총 388개 도출

할 수 있었다. 제3기에 한 명의 행위자는 평균 4.172개의 신념을 표출하였다. 제2기와 제3기를 

비교했을 때, 행위자 수는 10개 감소하였고 신념 표출 수는 평균 0.094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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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ult of hierarchical clustering in the 3r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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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legislating punitive 

damages

Against legislating 

punitive damages
Miscellaneous

Politician (ruling) 24 0 1

Politician (opposition) 2 4 0

Executive 3 0 0

Legislative/Judicial 2 1 1

Press 0 12 3

Press organization 4 2 0

Journalism researcher 6 5 0

Legal profession 3 4 2

NGO 5 2 0

Others 4 3 0

Total 53 33 7

Table 12. Policy Actors by Coalitions in the 3rd Period

Rank Policy actor
Eigenvector 

centrality
Coalition Actor category

1
Korea Broadcasting Journalist 

Association
0.347 For Press org.

2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0.347 For Press org.

3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0.321 For Press org.

4
Korean Producers and Directors 

Association
0.317 For Press org.

5
Center for Media Responsibility and 

Human Rights
0.245 For NGO

6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0.207 For NGO

7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0.207 For NGO

8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0.172 For Judicial

9 Politician A-aa 0.166 For Politician

10 Democratic Party of Korea 0.164 For Party

Table 13. Major Policy Actors’ Eigenvector Centraliti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3r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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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Policy belief
Eigenvector 

centrality
Evaluation

No. of actors in 

coalition for 

policy

No. of actors in 

coalition against 

policy

1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facilitate 

worthy discussions on 

regulatory actions 

0.411 Pro 39 2

2

News media should 

reflect on their past 

faults

0.303 - 24 3

3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infringe 

freedom of speech

0.295 Con 13 22

4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are good 

measures for media 

damage relief

0.292 Pro 22 0

5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have positive 

effect on the media 

responsibility

0.271 Pro 19 0

6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are getting 

much public support

0.235 Pro 14 1

7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does not 

infringe freedom of 

speech

0.234 Pro 14 1

8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can further 

compensation by 

awarding punitive 

damages

0.226 Pro 11 1

9
Politicians in the ruling 

party should be criticized
0.182 - 5 11

10

The bills on punitive 

damages can be 

improved

0.179 Pro 11 4

Table 14. Major Policy Beliefs’ Eigenvector Centraliti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3rd Period

<Figure 5>는 제3기 담론네트워크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덴드로그램이

다. 제3기에서도 군집 간 거리 0.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부분의 정책 행위자를 찬성 연합체

와 반대 연합체로 분류할 수 있었다. 찬성 연합의 행위자 수는 53개, 반대 연합의 행위자 수는 

33개로 나타나 이 시기의 정책 논쟁은 찬성 연합이 수적 우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2>). 친여 성향의 정치권 행위자가 찬성 연합을 주도하였다는 점은 제1기나 제2기와 다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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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제2기에서 반대 연합을 주도하던 언론계 행위자와 야당 성향의 정치권 행위자의 수가 제

3기에 들어와서 줄어들었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위에 따라 제3기의 주요 정책 행위자 상위 10개를 살펴본 결과

(<Table 13>), 10개의 행위자 모두가 찬성 연합에 속했는데 이는 이 시기의 정책 논쟁을 찬성 

연합이 주도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서 주목할 점으로 제1기와 제2기에는 반대 연합으로 분

류되던 (한국기자협회 등) 담론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언론계 행위자들이 제3

기에 와서는 찬성 연합으로 분류된 것이다. “언론 또는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뿐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필요성을 공감”(언론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1. 6. 22)한 것이다. 언론계의 태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3기의 주요 정책 신념을 함

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ble 14>와 같이 중심성 상위 10개의 신념 중 7개가 징벌배상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신념에 해당하였다. 제3기의 담론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Figure 6>), 

정책 논쟁의 주도권이 다시 찬성 연합 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이

전 시기에서 반대 연합을 이끌고 있던 언론단체 행위자들이 조건부 수용 견해를 밝히는 등의 태

도 변화를 보여 찬성 연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행위자의 발언을 통해 각 신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징벌배상 논의의 적절성 : 제3기에는 담론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언론 

현업인 단체들이 징벌배상 제도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권력의 안위를 위

한 입막음용이 아닌 일반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제도를 촉구한다”(한국

기자협회, 2021. 5. 2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정치권과 기업의 방패막이 아닌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언론개혁입법안 입법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김혜인, 2021. 5. 17)와 같은 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언론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의 감시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을 주문하였다(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2021. 3. 9). 2월에 ‘언론 6법’ 통과가 무산된 이후에도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법안을 제출

하며 입법 의지를 이어 나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

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

다”(박홍두, 2021. 6. 16), “한두 번의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함께 

모색하겠다”(조현호, 2021. 6. 2)와 같이 언론단체의 움직임에 화답하였다.

언론계의 반성 필요 : 제3기에도 언론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의 언

론은 본연의 역할을 잊고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다”(언론인권센터·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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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한변호사모임, 2021. 6. 22), “정치와 경제,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보도에 충실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문한다”(방송기자연합회 외, 

2021. 3. 9)와 같이 정책 행위자들은 반성과 성찰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표현의 자유 침해 : 정책 행위자들은 여전히 징벌배상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언론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는 제3기에 찬성 연합으로 분류된 주요 언론단체 또한 마찬가

지였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라는 대비되는 두 지점

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조현호, 2021. 3. 3)이기에, 징벌배상 제도

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와 올바른 여론 형성 및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이라는 측면과 다른 

한편 자칫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양날의 칼”(김준억, 2021. 6. 3)이 될 수 있다. 징벌배상 일부 수용 입

장을 보인 행위자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정교한 입법을 주문하였다. 반대 입장을 유지하

는 행위자는 여전히 징벌배상이 “권력과 자본이 언론에 대한 전략적 봉쇄를 할 수 있게 하는 ‘언

론 재갈 물리기’의 도구”(정철운, 2021. 5. 1)이기에,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보류

했으면 좋겠다”(성승훈, 2021. 3. 2)고 평가하였다.

피해 구제 효과 : 여전히 징벌배상은 선량한 시민의 언론 피해 구제를 목표하는 법안으로 

논의되었다.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의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언론소비자 피해를 구제하

고,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조현

호, 2021. 3. 3), “시민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

다”(이정현, 2021. 4. 13), “일반 개인이나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창환, 2021. 6. 2)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시민의 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민주언론시민

연합, 2021. 6. 15) 징벌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 효과 : “악의적 언론보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향하

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6. 15),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정철운, 2021. 6. 22), “개정안을 통해 시민에 대한 책임과 배상

은 더욱 강화하되,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및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중재법으로 규율

해야 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 2021. 6. 18) 같은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여론의 지지 : 세 시기를 거치며 징벌배상에 호의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이 누적되었다. 구

체적인 수치는 시기와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약 60%에서 80%(정철운, 2020. 11. 2; 김

성욱, 2021. 2. 10; 김도연, 2021. 5. 3) 정도의 여론조사 응답자가 징벌배상에 찬성하였다. 

“우리는 60%가 넘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찬성 여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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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방송기자연합회 외, 2021. 3. 9),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박홍두, 2021. 

6. 16)와 같이 행위자에 따라 인용하는 수치는 달랐으나, 여러 여론조사는 징벌배상을 국민 다

수가 지지한다는 정책 신념을 효과적으로 형성하였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과도한 우려 : 징벌배상 찬성 연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

해 취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정철운, 2021. 6. 22)와 같

이 반대 연합의 대표적인 신념이었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 반박을 이어 나갔다. “시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이정현, 2021. 4. 13), “시

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2021. 6. 18)

와 같이 오히려 징벌배상을 개선하여 시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있

었다.

징벌배상을 통한 위자료 상승 : 징벌배상을 통해 배상액 상승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배제 등을 도입해 악의적인 거짓 보도를 하면 생존이 어렵게 해

야 한다”(정철운, 2021. 3. 24),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시민의 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선 

악의적 언론보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향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6. 15)” 같은 견해가 이를 대표한다.

정부·여당 비판 : 이전 시기에 반대하였던 정책 행위자들이 징벌배상을 조건부로 수용하

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정부·여당이 징벌배상 논의에만 매몰된 채로 다른 언론개혁 사안에 대한 

논의는 미루어 두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촛불혁명의 온기를 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작 촛

불 시민의 명령인 ‘언론개혁’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정철운, 2021. 5. 1), “문 대통령의 언

론 공약이 실종됐지만 정부 여당의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한국PD연합회, 

2021. 5. 20), “정부 여당은 아직도 ‘징벌’에 의한 언론개혁을 최우선 과제라 외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쏟아진 법안이 정말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구제할 민생법안인

가?”(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5. 25)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완 가능성 :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언론단체들에 징벌배상 제도는 원천 반대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입법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징벌적 손배제, 하자. 하지만 언론계가 우려하는 게 뭔지 논의하고 고칠 건 고쳐

서 시민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마련해야 한다”(김고은, 2021. 4. 22), “중요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조합원과 시민의 관점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김예리, 2021. 3. 12)는 발

언을 통해 나타난다.

제3기의 담론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Figure 6>), 정책 논쟁의 주도권이 다시 찬성 연



42 한국언론학보 66권 2호 (2022년 4월)

합 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시기에서 반대 연합을 이끌던 언

론단체 행위자들이 조건부 수용 견해를 밝히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여 찬성 연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Figure 6. Visualization of the discourse network in the 3rd period

5. 논의

이 연구는 2020년대 초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책 논

쟁의 역동적인 지형을 담론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언론 징벌배상 정책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담론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절차에 따라 행위자와 신념 간의 링크로 

이루어진 2-모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시기별 연합체

(연구문제 1)를 도출하였고,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을 통해 시기별 주요 정책 행위자(연구문제 

2-1)와 정책 신념(연구문제 2-2)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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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 담론네트워크의 특징

이 연구는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 담론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담론네트워크의 양극화, 행위자 유

형에 따른 합종연횡, 국지적 의견수렴 등 총 세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담론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책 논쟁의 지형을 파악한 결

과, 시기마다 크게 찬성과 반대 2개의 연합체가 경합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각 연합체의 규모

와 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정책 담론을 주도하는 세력은 매 시기 달라졌다. 하지

만 징벌배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찬성 연합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대 연합의 갈등 자체는 

해소되지 않았다. 언론 징벌배상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장기간,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

터 이어져 온 바 있지만, 그 누구도 도입이 초래할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징벌배

상 정책이 피해 구제 및 책임 보도 유도책인지, 아니면 언론 탄압 및 정권 장악 수단인지에 대해

서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징벌배상 정책이 다른 미디어 정책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신

념 체계’(Sabatier, 1988)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

한 미래의 상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은 특정한 가치 판단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각각

의 행위자가 자신의 윤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

은 종종 어렵거나 불가능하다(Munger, 2000). 정책에 있어서 추상적인 법적 또는 이념적 상징

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Krasnow et al., 1982),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 징벌배상 정책의 목표와 가치, 현실성을 둘러싸고 논쟁 상태가 격화됐으며, 의견이 한쪽으로 

수렴되기보다는 복수의 연합 간 충돌이 일어나는 비평형 상태(out-of-equilibrium; Leifeld, 

2014)가 유지된 것이다.

둘째, 연합체를 구성하는 정책 행위자를 살펴본 결과 찬성 연합은 주로 여당 정치권 행위자

에 의해, 반대 연합은 야당 정치권과 언론계 행위자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위

자의 유형에 따라 정책 신념을 달리 표출하는 합종연횡의 과정을 통해 전체 담론네트워크가 두 

개의 연합체로 분리된 것이다. 정책 행위자들이 징벌배상 논쟁에 참여한 양상을 살펴보면 특히 

여·야간의 시차와 여당·언론계 간의 대립이 두드러졌다. 여당 행위자는 제1기부터 징벌배상 관련 

법안 발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해당 제도를 정책 의제로 설정하고자 했다. 이 시기부터 언론사, 

언론단체, 언론학 교수 등의 전문가 집단 등은 적극적으로 반발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 야당은 

여당 세력이 법안 강행 통과 의지를 밝힌 제2기에 본격적으로 정책 논쟁에 합세하였다. 이렇듯 

징벌배상 정책 논쟁 과정에서는 각종 참여자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

치고자 하는 ‘중층적 상호작용의 양상’(윤석민·이현우, 2008)이 드러났다. 공식적 행위자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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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징벌배상 정책을 추진하는 여당 국회의원·정부 기관과, 비공식적 행위자로

서 성명문 발표 등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징벌배상에 반대해 온 미디어 업계 및 전문가 사이에서 

다원적인 상호작용’(윤석민, 2011, 2020)이 일어난 것이다.

셋째는 국지적 의견수렴이다. 위에서 징벌배상 담론네트워크가 크게 여당 주도의 찬성 연

합의 언론계 주도의 반대 연합 둘로 나뉜 추이를 설명하였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3기의 담

론네트워크는 이례적인 변화를 보였다. 여전히 다수의 언론계 행위자가 반대 연합으로 분류되었

지만, 담론네트워크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언론단체 행위자들이 찬성 연합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들은 비록 징벌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두지는 않았

으나,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는 정교한 징벌

배상 입법을 요청하는 등 조건부 수용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조항을 요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6월 이후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공익 침해행위 언론보도 등에 대한 징벌배상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예외 조항 합의에 대해서, “형식적인 선긋기”에 불과하다는 시

각(조소영, 2021, p. 178)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질적인 신념

을 지닌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이 논쟁과정을 통해 상호 수렴된 성과라는 평가를 내리는 게 보다 

타당할 것이다.

무엇이 이런 국지적 의견수렴을 이끈 것인가? 먼저, 사바티어(Sabatier, 1988)의 정책옹

호연합모형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정책 신념에는 핵심적인 신념과 주변적인 신념이 있다. 전자는 

규범적·근본적인 정책 입장으로 변화하기 어려우며, 후자는 도구적인 결정으로 비교적 변화하기 

쉽다. 이 틀을 대입했을 때 징벌배상 추진 측의 핵심적 신념은 언론 피해 구제 및 허위보도 방지, 

언론단체의 핵심적 신념은 언론의 자유 수호이며, 징벌배상 도입 여부는 도구적인 결정인 주변 

신념에 해당한다. 정책 학습의 결과 여당과 언론단체 양측에서 핵심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신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언론단체 측에서는 징벌배상에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의 

조항 추가를 요청한 것이고, 여당 측도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 발의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은 징벌배상의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연합 행위자나 허위보도 전체를 규제하라고 

요청하는 찬성 연합 행위자의 견해와는 상충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국지적인 범위에서만 일어

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바티어(Sabatier, 1988)에 의하면 상이한 연합의 행위자 간 정책 학습이 일

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조건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언론보도 징벌배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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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어져 왔기에 정책 행위자들은 서로의 징벌배상 찬반 논거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전문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징벌배상 논쟁에 참여한 행위자 

대부분이 중립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요 행위자들 다수가 징벌배상 찬반

과는 관계없이 언론계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공유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

회·세미나 등을 다수 개최하였다. 이처럼 두 가지 정책 학습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정책 논쟁 

과정에서 국지적인 범위의 의견수렴이 일어났다고 할 것이다.

2) 정책 논쟁의 공회전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

담론네트워크를 통해 징벌배상 담론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제3기에 국지적인 합의점이 도출되

기도 하였으나 보다 거시적으로는 찬성 연합과 반대 연합의 충돌이 반복되면서 정책 논쟁이 극심

한 공회전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정책 담론을 주도하는 세력은 매 시기 변화하였지

만, 찬성 연합과 반대 연합의 갈등 상황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았다. 특히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 

강행 의사를 보일 때마다 야당과 언론계 등에서는 극심한 반발 의사를 표출하였다. 찬성 측에서

는 언론개혁 방안으로서 징벌배상의 적절성, 반대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신념을 

반복해서 표출하였다.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분석의 시기적 범위를 

벗어나지만, 2021년 8월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가 2021년 2월 임시국회 처리 시도와 비슷한 양

상으로 무산되었으며, 그 후 원내에서 협의체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별다른 합의나 결과물

을 내놓지 못한 채 갈등이 소강상태에 이르렀다. 이렇듯 분석 시기 이후로도 정책 논쟁의 공회전 

상태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징벌배상 정책 논쟁 분석이 언론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니는 의의는 무엇일까. 국

지적 의견수렴이 일어난 제3기의 상황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조심스레 짐작해 볼 수 있

다. 이 시기에 언론단체들은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등 정치·경제 권력에 의한 봉쇄 소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항 추가를 요청하였으며, 징벌배상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 공적 관심 사안이자 권력 감시에 해당하는 이른바 ‘공인’에 대한 보도는 예외로 두어

야 한다는 저널리즘 규범적 판단을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징벌배상 적용 대

상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비례의 원칙’ 차원의 의견수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무엇인지는 제3기에 와서도 명확한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기의 주요 신념으로 나타나지 않을 만큼 논의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언론 규제에 필수적인 ‘명확성의 원칙’을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법안이 갖추었는지에 관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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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을 기준으로 파행 끝에 흐지부지된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쟁은 언론의 본질, 

더 나아가 바람직한 언론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잘못된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점은 언론의 숙명에 가깝다. 그렇다면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언론의 책무를 내

버린 결과인지, 악의적인 조작의 결과인지, 아니면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오보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는 언론이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난

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성찰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적어도 이 연구는 정치권력

이 주도하는 단기적 입법을 통해서는 규제 적용 대상으로서 ‘가짜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

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비록 더디고 힘든 과정일지언정 바람직한 언

론을 만드는 첫걸음은 외부의 강제에 앞서 언론 스스로 그 관행 및 규범을 바로 세우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윤석민, 2015, 2020).

3) 미디어 정책 연구 맥락에서의 의의 및 한계

민주 사회에서 정책 행위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 누구도 단독으로 정책 결

정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기는 어렵다(Enroth, 2011). 그렇기에 정책 행위자들은 논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여 다른 행위자를 설득하고자 하며, 유사한 신념을 지닌 행위

자 간의 연합을 형성하여 현실적 영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발언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언론 징벌배상을 둘러싼 논쟁의 역동성을 포착해 보고

자 하였다. 이 연구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쟁을 분석하여 해당 논쟁 과정이 공회전

하였음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국지적으로나마 의견수렴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혔다. 정책 논쟁 지

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법안 강행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 ‘가짜뉴스’, ‘악의성’ 등과 같은 핵심 개념에 대한 합의나 구체성 있는 제재를 끌어내기에는 역

부족이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언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 내부의 규범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 논쟁 지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론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는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참여자를 나열해 보거나, 찬반 논거를 따져보는 

작업만으로 복잡한 정책 논쟁의 지형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거니와, 자칫 특정한 정책 행위자나 

정책 신념에 집중하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 연구는 정책 행위자와 정책 신념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연결하는 담론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누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말하는지(Who says 

what with whom)’, 그리고 이러한 연결구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다 정교하

게 포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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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한계를 짚으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을 세 개 시기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각 시기가 특징적인 사건을 포함

하면서도 보도의 양이 비슷하도록 설정함으로써 대등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

지만, 시기 구분은 연구자의 주관과 자의적인 결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불

어 자료 수집이 2021년 6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정책 사건이 논쟁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에서 누락되었다. 

행위자의 발언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 또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정책 사건의 발생 사실을 파악한 후, 각각의 정책 사건에서 일어난 발언의 전문을 

다른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래

서 이 연구는 가능한 한 회의록이나 성명문, 보도자료, 인터뷰 원문 등을 수집하여 정책 행위자

의 발언 전문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원자료를 구할 수 없는 정책 사건이 많

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복수의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였다. 데이터 수집 방식

의 한계 때문에 이 연구가 활용한 데이터에는 전문을 수집하는 게 비교적 쉬웠던 성명문, 보고

서, 회의록 등이 과다 대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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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신념 범주 체계

2)  
신념의 빈도  전체 발언의 수 

해당 신념을 포함한 발언의 수 

3) 코더 간 일치도  
전체 발언의 수 

두 코더의 코딩 결과가 일치한 발언의 수 

Policy Belief 

(“The bills on awarding punitive damages on news outlets~”)

Policy 

evaluation
Frequency2)

Percent 

agreement3)

are good measures for media damage relief
Agree Pro 11.8% 91.7%

Disagree Con 1.9% 98.8%

prevent false reports/disinformation
Agree Pro 11.2% 89.6%

Disagree Con 1.2% 98.3%

have positive effect on the media responsibility
Agree Pro 12.4% 87.7%

Disagree Con 1.0% 99.1%

infringe freedom of speech
Agree Con 31.5% 90.3%

Disagree Pro 10.1% 92.5%

increase abusive litigation
Agree Con 4.6% 96.6%

Disagree Pro 0.3% 99.3%

facilitate worthy discussions on regulatory actions
Agree Pro 16.7% 84.0%

Disagree Con 14.7% 87.1%

further compensation by awarding punitive damages
Agree Pro 9.7% 91.7%

Disagree Con 1.2% 98.0%

must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Agree Pro 4.6% 96.3%

Disagree Con 7.3% 93.9%

are double jeopardy/excessive punishment
Agree Con 9.9% 95.1%

Disagree Pro 1.5% 98.1%

rely on ambiguous term ‘fake news’
Agree Con 11.2% 96.6%

Disagree Pro 0.9% 99.1%

rely on ambiguous term ‘malicious acts’
Agree Con 9.0% 96.6%

Disagree Pro 3.7% 97.3%

are getting much public support
Agree Pro 8.9% 94.9%

Disagree Con 0.5% 98.0%

are proposed after gathering enough public opinion
Agree Pro 0% -

Disagree Con 2.7% 97.4%

are fair as there are other laws 

awarding punitive damages

Agree Pro 4.6% 98.5%

Disagree Con 3.4% 97.3%

are supported by foreign cases
Agree Pro 4.3% 96.9%

Disagree Con 4.4% 95.6%

can be improved
Agree Pro 7.7% 92.5%

Disagree Con 0.2% 99.8%

should be about revising Media Arbitration Act
Agree

-

4.6% 97.1%
Disagree 1.0% 98.8%

should shift burden of proof to media
Agree 2.6% 98.0%

Disagree 0% -
should be considered 

after the abolition of criminal libel

Agree 4.8% 99.1%
Disagree 0.5% 99.1%

should put clauses on indemnities
Agree 1.4% 98.6%

Disagree 0.3% 99.7%

(Politicians in the ruling party should be criticized)
Agree 11.4% 88.6%

Disagree 5.6% 96.8%

(News media should reflect on their past faults)
Agree 21% 85%

Disagree 0.5%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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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법리적 논쟁의 범위를 넘어서서 점차 주요 미디어 정책 의제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행정기관, 언론사,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주요 정책 행위자는 공적인 정책 논쟁의 

장에서 찬반 의견을 다투고 정책 신념을 표출하였다. 정책 갈등이 격화된 이유는 언론 피해 구제, 표현의 

자유 수호 등과 같이 행위자들이 지닌 핵심적인 정책 가치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2020년대 

초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둘러싸고 빚어진 미디어 정책 논쟁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

책 논쟁 지형의 구조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자 담론네트워크 분석(discourse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우선 언론보도 징벌배상 정책 관련 발언을 수집하고 범주 체계를 구성한 뒤 내

용분석을 수행하여 행위자와 신념을 연결한 2-모드 네트워크(two-mode network) 데이터를 형성하였

다. 다음으로 정책 논쟁을 세 개 시기로 구분한 뒤, 시기별 담론네트워크에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

여 옹호연합, 중심 행위자와 신념, 네트워크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론네

트워크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의 규모와 구성은 변화하였지만, 찬

성과 반대 연합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양상은 매 시기 유지되었다.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수렴되기보

다는 복수의 연합 간 충돌이 일어나는 비평형 상태가 이어진 것이다. 둘째, 정책 행위자들은 정책 신념을 

달리 표출하며 합종연횡하였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행정기관은 징벌배상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야당 

소속 국회의원, 미디어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국지적 의견수렴이 이

루어졌다. 다른 의견을 지닌 정책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정책 학습의 기회가 

이어진 결과 반대 의견을 밝혀온 주요 언론단체는 징벌배상에 대한 조건부 수용 견해를 밝혔다. 징벌배상

을 추진하는 여당 측도 조건을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 발의하였다. 하지만 이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

은 채로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하여 많은 반발과 비판에 부딪혔다. 이 논문은 정책 논쟁 지형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언론개혁 시도로는 합의나 실천 사항을 끌어내기에 역부족임을 확인

하였다. 언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짜뉴스’ 등의 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규범과 관행의 정교화 

작업이 앞서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담론네트워크 분석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정책 논

쟁 과정의 역동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했다. 미디어 정책 논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정책 사안에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징벌배상, 미디어 정책, 정책옹호연합체, 사회연결망, 2-모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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